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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인류 및 지구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20여 년에 걸쳐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1992년 기

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 대응 틀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체결되었고, 1997년에는 제3차 당사국회의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

서’(Kyoto Protocol)가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자구(self-help) 
노력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구도는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정에서 야기되는 개별국가의 이익에 대한 영향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기후

레짐의 구축이 가져올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선진국-개도국간, 선진국 및 개도국 
내부에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감축의무 배

제는 물론이고, 국제레짐의 구축에 있어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

퇴 등 기후레짐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실제적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실질적 발효를 늦추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2005년 러시아의 비준으

로 교통의정서가 뒤늦게 발효되긴 하였지만, 특히 미국의 이러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는 중국을 위

시한 주요 개도국들의 실질적 행동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고,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지체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

로 전개되어 왔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회의(COP-13)에서 교토의정

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할 협상 프로세스인 ‘발리행동계

획’(Bali Roadmap)이 채택되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

로운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서,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회

의(COP-15), 2010년 12월 칸쿤의 16차 당사국회의(COP-16)에 이어, 2011년 11월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당사국회의(COP-17)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

회의 이러한 노력은 또 다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거부의사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새로운 기대 속에서 이루어진 국제기후담

판은 결국 무위로 끝나게 되었고,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유엔 기

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20년에 걸친 국제기후담판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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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후담판은 이제 유엔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구도를 필요로 하는가?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은 
유엔에 의한 모든 회원국의 다자적 레짐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구도에 의한 새로운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의 이행인가?  

주지하다시피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 이들 양국은 실제 기후변

화를 야기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책임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는 국제협상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행위자들이기 때문이다. 더

욱이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 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New York Times 
April/20/2007) 미중 양국은 그간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피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기

후변화대응에 적극 나서면서도 유엔의 틀을 벗어나 자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기후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의무감축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차원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의무감축

에 대한 거부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에는 유엔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기후문

제에 대한 의견 차이와 갈등의 소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증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

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압력

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

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G2의 가능

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후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포스트 교토체

제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

변화에 관한 입장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책 전체의 취지에 맞추어 중국의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포스트 교토체제와 중국의 기후정책 
 

1.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 
 

1990년 국제기후담판이 시작된 이래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분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 
정치투쟁이 날로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본질적으로 기후문제는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그리고 정치문제 등과 하나로 혼합된 의제이며, 국제기후레짐의 전개과정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

고 있는 여러 지구적 문제의 딜레마를 농축해 놓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기후레짐의 발전과정을 회고해 보면, 1992년에 통과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대

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장기적 목표와 일련의 기본원칙을 수립한 것이 첫 번째 중요

한 이정표이다. 또한 1997년 교토회의(COP-3)에서 통과된 ‘교토의정서’는 이 협약의 틀 아래 처음

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춘 문건으로, 선진국과 체제전환국을 부속서 I국가로 지정하여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규정함과 동시에 시장에 기초한 국제협력의 3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한 두 번째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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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이다.1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를 대비한 국제사회의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는 일

찍이 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기후협약 제11차 당사국회의 및 제1차 협약국회의

(COP-11/Meeting of the Parties: MOP-1)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두 개의 협상트랙2을 채택

하여 정식으로 새로운 담판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날로 격렬해지고 다양한 변수로 충만한 포스

트 교토체제의 개막을 알렸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제13
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장기적 행동대화를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의무감축국가인 부속서 I국가의 추가적인 감축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교토의정서 
협상트랙(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AWG-KP)과 달리 개도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의 감축·적응·기술·자금 등을 논

의하는 장기협력행동 협상트랙(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이 설립되어 새로운 총체적 담판과정이 가동되었다.3 하지만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

체제를 결정하기로 한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회의(COP-15)에서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정상

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차이는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

된 다양한 그룹들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또한 뒤

이은 2010년 12월의 칸쿤 회의(COP-16)는 물론이고 2011년 11월의 더반 회의(COP-17)에서도 결

국 이러한 갈등구도가 지속됨으로써 유엔이라는 다자적 틀 속에서 진행되어 온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 논의는 최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4  

 1995년부터 본격적인 담판이 전개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

효까지는 10년에 걸친 지난한 과정이 존재하였다.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퇴장하고 
중국, 인도 등의 주요 개도국이 의무대상국에서 배제됨으로써 환경적 유효성은 크게 떨어졌지만, 
교토의정서는 인류사회가 실제적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멸의 아젠다에 대응하여 내딛

은 중요한 일보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논의는 국제기후담판 과정에서 
일정한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최근 국제기후담판의 구도가 과거 유엔의 
틀을 벗어나 G20, APEC, G2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다자간, 양자간 협력기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우산형 그룹’, 유럽연합, G77+1(개도국 그룹)이라는 3대 그룹5의 삼족정립 구도에

서 세계 온실가스의 40%를 넘게 배출하는 미중 양국간의 공동 거버넌스(G2) 구도로의 전환이 모

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았고 여

전히 협상 그룹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게 존재함으로써, 기후문제 해결과 관련한 유엔이라

는 협력 틀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과 실망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6  
둘째, 국제기후담판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실종이다. 즉 교토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실질적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의 여파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과 관련

한 국제기후담판에서의 능력과 의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펜하겐회의나 칸쿤 회

의, 더반 회의 등에서 유럽연합의 목소리는 다소 줄어들었고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7 물론 
교토체제에서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가 유엔체제 
하의 국제기후담판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
에서 ‘이행의 동맹’(Alliance of implementation)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기후담판에서 ‘책
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 국제기후담판과 관련한 협상그룹간의 이견은 물론이고 소위 ‘3대 그룹’ 각자의 내부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출현하는 등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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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에는 감축승인과 자금공여 문제에서 이견이 나

타났으며, ‘우산형 그룹’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초기의 입장에서 코펜

하겐회의 이후에는 내부의 입장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G77+1의 개도국 그룹의 경우에도 
BASIC(Brazil, South Africa, India and China)8의 형성으로 내부의 이견이 나타났으며, BASIC 내부

에서조차 일정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제기후담판은 새로운 행위자 구도의 변화와 함

께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자구(self-help)를 통해 협력을 증진

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리더십의 결여와 새로운 리더십 창출의 어려움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그룹간, 그리고 
협상그룹내의 다양한 입장차이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포스트 교토체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예감하게 한다. UNFCCC의 최종적 논의의 결과, ‘더반 플렛

폼’(Durban Platform)이 채택되어 2012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최소 5년 더 연장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주요 개도국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에 국제적 잠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최대배출국

이 감축의무에 대한 거부의사를 보임에 따라 구체적 실행력에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복잡한 형국을 보이고 있으며, 일

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전략적 의도가 기후문제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담판은 각국의 국가이익은 물론이고 미래 국제정치경제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으로서 여러 영역에 걸쳐 각자의 입장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토체제를 논의하던 시기에는 주로 기후변화의 책임과 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대립이 주요한 측면을 이루었다면, 선진국의 양적 감축의무가 결정된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에는 이 외에도 선진국간, 심지어는 개도국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생태적 취약성 등의 차

이로 인해 점차 일정한 의견 대립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과 관련된 복잡

한 대립구도에서 미중간 공동 거버넌스(G2) 구도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

립이라는 구조적 틀에서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  
 
 

2. 중국 기후정책의 내용과 특성 
 

최근 G2로 부상한 중국은 국제기후담판 초기부터 주요 행위자로서 'G77+1(China)' 모델을 통해 
개도국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중국은 “중등 선진국의 발전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는 어떠한 강제적이고 절대적인 배출감축 의무를 떠맡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또

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담판에서 줄곧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우선적 임무는 경제의 발전과 빈곤의 소멸에 있다는 개도국 그룹(G77)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하지만 2007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기후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더욱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서 
이미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중국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기후정책을 제시하

고 있다. 즉, 과거 기후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에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왔던 중국은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자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논의 자체를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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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과거 입장에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은 포스

트 교토체제 하 국제기후레짐 구축을 위한 논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중국 내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이나 국내기업의 낮은 기술수준, 그리고 주민들의 인

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최근 중국 기후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적 배경과 문제점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중국 기후정책의 배경과 내용9 

 
과거 중국의 정치과정에서 환경보호라는 의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변수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후문제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의제에서도 대기 및 수질오염 등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

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다양하고도 심각한 환경오

염 및 생태파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은 문제의 경중완급에 따라 그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

했으며, 기후문제는 애초 비교적 생소한 영역으로서 국제담판을 위한 대외정책적 측면에서만 논의

되고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은 중국정부가 환경목표를 설정한 기존 계획이나 문건에서도 잘 드

러난다. 즉 ‘국가환경보호 9차 5개년 계획 및 2010년 장기목표’, ‘국가환경보호 10차 5개년 계획’은 
물론이고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과학발전관 실행을 통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국무원 결정’(國
務院關于落實科學發展觀加强环境保護的決定)에서도 기후변화는 여전히 중국내 가장 중요한 환경의

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들어 이러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7년 10월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17대 보고’에서 환경 및 자원문제를 당시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문제로 간주하며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人民网> 2007/10/24).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 의제 역시 중국정부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7년 6월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중국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中國應對氣候變化國

家方案)을 발표하여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국가기후변화대응 영도소조’(國家應對氣候變化領導小組)를 설립하였다.10 또한 그 후속적 조치로서 
‘11차 5개년 계획’에서 해당기간(2006-2010) 단위 GDP 당 에너지소모를 20% 정도 줄이고,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10% 감소시킨다는 구속적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11 또한 설정된 임무의 실

행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축 종합적 업무방안 관련 통지’를 발

표하여, 업무책임제의 실시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저감 지표의 완성 정도를 각 지방정부

의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 평가체계에 집어넣음으로써 정부 내 지도간부의 종합적 평가와 국유기

업 책임자의 업무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12  
기후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자세 전환과 대응변화를 가져온 배경적 요인은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 심화와 함께, 새로이 다

가오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저탄소체제로의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한 내부적 역량구축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12월에 중국 과기부, 기상국, 중국과학원 등 12개 국가부처

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에 의해 최초로 ‘기후변화국가평가보고서’(氣候變化國家評估報告)가 발간

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20-100년 사이 중국의 지표면 온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5 

6 

일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중국내 수자원의 결핍과 자연재해의 증가는 물론이

고, 농업, 삼림 및 기타 자연생태시스템 등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中

国环境与发展国际合作委员会 2008). 이렇듯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생태적 취약성의 증가추세에 대

한 과학적 연구결과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추동시킨 요인이자, 후

진타오 체제의 핵심적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과학적 발전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

소체제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내적 대응은 물론이고 기후문제와 
관련한 국제담판에 중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199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담판이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20여 년에 걸친 오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동안 중

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현저한 위상 변화를 겪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에 배출총량에 있어 이미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제1
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도 세계 평균수준보다 5%를 넘어

섰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증가한 이산화탄소(CO2)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

졌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이렇듯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변화된 위상에 따라 중국은 ‘기후위

협론’과 같은 국제사회의 더욱 거센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으며,13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과 관련

하여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었다. 특히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총회

(COP-13)에서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협

상 프로세스로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고,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에서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 또한 ‘책임있는 강대국’
으로서 대응체제의 구축과 협상전략의 마련에 부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2009년 5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국(氣候司)의 명의로 코펜하겐회의

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적 문건을 발표하였다(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09). 이 문

건에서는 중국이 줄곧 주장해 오던 협약과 의정서의 기본 틀 유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고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견지, 감축·적응·기술이전·재정지원의 동등한 중시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 이 문건에서 무엇보다도 부각되는 사항은 물론 전제조건으로 ‘측정·보고·검증 가능

한’(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MRV) 선진국의 자금, 기술, 역량구축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만,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국내적 감축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도국

과 선진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시도한 점이라 할 수 있다. 14  특히 코펜하겐 회의를 눈앞에 둔 
2009년 11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선제적 조치로서 2020년까지 단위 GDP당 CO2 배출량을 2005
년 대비 40~45% 감축할 것이며, 구속력 있는 지표로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계획에 포함

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中國氣候變化新息網 2009).15  
2009년 코펜하겐 회의부터 이미 국제사회를 향해 책임있는 탄소저감 정책을 약속한 중국정부

는 2011년 3월 개최한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12차 5개년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划綱要)에서 탄소배출 저감목표 및 이를 위한 신규정책들

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中国经济网> 2011/03/17).16 특히 향후 5년간 집중투자가 진행될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설정

하였다.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키워드의 하나인 환경보호 및 저탄소 경제건설은 중국정부가 이 
기간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이다. 중국정부는 이 기간 화석연료의 비중을 1차 에너지소비 중 11.4%
까지 축소하고,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의 16% 절감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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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이산화황(SO2) 배출 8% 감축, 암모니아질소 및 질소산

화물 배출량의 10%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감축 규제 메커니즘 구

축을 위해서 관련법규와 표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환경세 마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중국 기후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 하지만 의무감축에 대한 거부”로 요약되는 중국의 기후정책은 후진타오 
집권 2기 내부적으로는 ‘과학적 발전관’에 따른 저탄소체제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능동적 역

량구축 조치이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발리로드맵’을 계기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 본격

화와 국제사회의 의무감축 압력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중국은 2020년까지 자체적인 감축목표치를 공표하고, 그 실행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정

책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이러한 의욕적 조치들은 기후정책의 제정과 집

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특징과 문제점으로 인해 그 실행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중국 기후정책의 특징은 정부, 기업, 주민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

선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기후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책

의 하향식 집행구도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현상이기는 하지

만 정부 내 환경관련 부처의 실질적 위상이 여전히 높지 않고, 기후정책의 제정에 있어 경제부처

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향식 
정책결정 구도는 기후정책의 제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지 않은 편차를 드러내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대체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극적 정책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대체

적으로 자기 지역의 경제성장에 보다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17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물과 대기 
등 기본적이고 가시적인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구차원의 기후변화나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감축 등과 같은 거시적인 득실을 고려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

한 지역의 경우에 그 지방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게 되며, 
더욱이 기후문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2008년 6월 이후 성(省)급 차원에

서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2010년 10월 1일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칭하이성(靑海省)을 시작으로 법제화(‘靑海省應對气候變化辦法’)가 추진되고 있지만(<中国天气网> 

2010/10/08),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비록 세계 제조업기지로 부상하였지만 중국기업들 중 상당 

비중이 여전히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생산구조에서 이윤은 낮고 에너지 소모

는 큰,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하단부 역할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대

체로 노동력의 착취와 노동시간의 연장 등과 같은 비합리적 방식을 통해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하

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들은 이윤율은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중시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이나 도덕의식 또한 높지 않다. 기술적 수준이 낮고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명확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배출감

축에 대한 이들 기업의 관심은 높지 않으며, 특히 중국 내 양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물론 저탄소경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외자기업 외에도 대규모 국영기업이나 일부 민영기업의 경우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

미 시작하였지만, 대다수 중국기업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저탄소경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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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별다른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하다(姜克雋 外 2010, 22).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중국인민대학교 환경대학의 정

시엔강(曾賢剛) 교수가 실시한 중국 주민의 탄소배출저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도시주민들의 CO2 배출감축에 대한 지불의사는 교육 정도, 가정 연간소득, 직업유형, 소재지

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18  즉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 전 
세계 CO2 배출감축의 적정도, 미래 기후정책에 대한 평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지불의사, 국가

별 비용분담의 원칙 등의 문항이 포함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사 중국정부가 최근 들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된 많은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기층민

중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기업

의 기술수준의 한계, 그리고 기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중국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상당한 곤란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계획대로 2020년까지 탄소배출강도를 2005년 대비 40-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실

현하는 것조차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의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설사 중국이 이미 
저출산율 시대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중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대한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의 
관성으로 인해 202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서 대략 14.4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陳衛 2006, 94). 이러한 인구증가로 인한 취업압력, 소비패턴의 변화 그리고 대규모 기초인프라 건

설 등 향후 수십 년은 중국에게 탄소배출강도를 줄이는데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

다. 둘째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 및 소비수준의 향상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으로 이미 5,000달러를 넘어섰고, 베이징, 톈진,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대도시들의 경우 
1인당 GDP가 이미 10,000달러를 넘어선 상태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9 소득의 증

가는 필연적으로 생활수준의 개선과 소비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에너지소모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셋째는 공업화수준이다. 중국의 현 공업화 단계는 중화

학공업을 위주로 하는 단계로서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의 발전이 미래 중국의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도시화 수준이다. 중

국 도시화 진전의 가속화는 현존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도시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원자재 생산이 획기적인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원자재 생산의 대

부분은 에너지소모 및 탄소배출 증가를 초래한다. 다섯째는 국제무역의 분업화구조이다. 중국은 국

제분업구조에서 있어 비교적 말단에 속하며, 대부분의 수입이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인 반면 
수출은 주로 에너지 고소모형 제조업 제품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수출하는 셈이다.20 여섯째는 자원환경의 제약이다. 
석탄을 위주로 하는 중국의 에너지소비구조는 단기간 내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에너지 구조

조정의 난이도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탄소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

해 더욱 많은 자금과 기술적 압력에 직면한 상황으로 더욱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추격(catch-up) 혹은 압축적 공업화 방식을 따라 이미 공업화의 중간단계로 접어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그에 따른 심각한 자원고갈 및 환경파괴라는 대가

를 치루어 왔다. 환경오염과 자원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 2
기에 들어와 ‘과학적 발전관’을 기치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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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성장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만일 저탄소경제가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배경아래 필연적 추

세이자 선택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우 그 전략적 주안점은 저탄소경제로의 능동적 전환을 통해 
평화적으로 ‘생존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일 것이다. 저탄소경제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탄소배출과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기후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마찰도 줄이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중국과 같이 공업화의 중간단계에 있는 경우 저탄소체제로의 전환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장시간을 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한편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과 함께 기후

변화와 관련한 다자간, 양자간 국제담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려

는 다소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미국과의 ‘거절의 동맹’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나, 포스트 교토체제가 
임박하고 미국의 기후외교가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는 다소 
의문이다. 중국이 여전히 '거절의 동맹‘에 숨어 유엔 주도(UNFCCC)의 느슨한 협력구도에 머물 것

인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새로운 공동의 기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Ⅳ.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와 미중관계 

 
1. 포스트 교토체제와 미중관계 

 
미중 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기후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

어진다면 지구적 차원의 감축행동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

제사회의 공동대응에 대한 확신을 제고시켜 줄 수 있다. 즉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게도 기후

변화를 둘러싼 국제협력의 모범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중 양국

의 협력은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간 기

후협력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기후협력의 진전과정에 따라 양자간 모순과 이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양국은 일찍이 기후변화 영역에서 협력을 전개해 왔으나 실질적 진

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분열구

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정치적으로도 미국 내 정치세력간 대립구도, 중국의 감축의

무에 대한 완고한 거부 등이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과 관련한 미중간 협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뿐

만 아니라 양국간 갈등을 조성하는 문제들이다.21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한 미중간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감축의 원칙을 둘러싼 문제이다. 미중 양국은 기후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MRV: Measurable, Re-
portable, Verifiable) 원칙에 대한 실제적 이해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탄소배출의 역사적 측면에서 개도국의 특

수한 위상에 대한 특별한 고려이자, 국제적 기후협력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 원칙이 소수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만을 제한하고 대다수 국가의 배출은 문제삼지 않아 지구온

난화를 가속시킬 뿐이며,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저감 행동에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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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해서도 미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적당한 형식과 시점에 대외적으로 국내감축행동 및 그 
효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발리로드맵’에 따라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뿐이지 ‘측정, 보

고, 검증 가능한’ 원칙의 국제적 감시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中央政府门户网站 2009).  
둘째, 감축기제를 둘러싼 문제이다. 미중간 이견은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끝난 후 감축논의를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주로 나타난

다. 두 개의 트랙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이며, 중국 등 개도국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제도적 선택이

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개도국 중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감

축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하나의 트랙을 실시해야 하며, 개도

국 또한 감축의무를 결정짓는 새로운 협정 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포스

트 교토체제 협상논의를 통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

롯한 개도국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셋째, 감축기준을 둘러싼 문제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방대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위 GDP당 배

출감축이라는 배출강도를 기준으로 취하지만, 미국은 배출총량 기준을 선호한다.22 실제로 두 가지 
기준 모두 기후변화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미국은 중국 역시 배출총량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2020년을 세계 모든 국가의 탄소배출 피크년으로 설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구조, 발전단계, 1인당 평균 GDP, 기술수준 등 여

러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아직 탄소배출 피크년 설정에 동의하

고 있지 않다.23 
넷째, 감축목표를 둘러싼 문제이다. 코펜하겐 회의 개최 전 중국은 대외적으로 2020년까지 단

위 GDP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포하였다. 
미국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7% 감소시키고,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 감축한다고 제시하였다. 미중 양국은 서로의 감축목표에 대해 각기 이견을 보이

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설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를 감축한다고 하지만 만일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단지 3-4% 감축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선진국에 요구한 1990년 기준 25-40% 감축

이라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역시 IPCC의 요구가 2020년까지 주요 개도

국의 탄소배출량이 ‘어떤 감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정상수준’에 비해 20-30%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중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는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둘러싼 문제이다.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IPCC의 권고에 따르면 
기온상승을 2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선진국이 GDP의 0.5-1%에 해당하는 대략 매년 3,000억 달러

를 개도국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중국 등 개도국들은 미국이 우대조건 혹은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관련 기술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기술이전의 완전한 상업적 거래를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탄소관련세를 둘러싼 문제이다. 미국의 하원이 2009년 6월 26일 통과시킨 ‘미국 청정

에너지안전법’(ACES Act,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에서는 만일 미국이 관련 국제적 
다자협정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

들로부터 철강, 시멘트, 유리, 펄프 등의 수입제품에 제한조치를 취하고, 이들 제품에 탄소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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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기로 규정한 바 있다(GovTrack 2009).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탄소세 징수가 WTO의 기본규정

을 위배한 것으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단지 개도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표1] 기후변화대응 관련 미중간 쟁점 

 

쟁점 미국 중국 

배출감축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

임’(common but differenti-

ated responsibility) 원칙 

  - 탄소배출의 역사적 측면에서 개도국

의 특수한 위치에 대한 특별한 고려

이자 국제적 기후협력의 기본적 토대 

‘측정, 보고, 검증 가능

한’(MRV) 원칙 

-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함 -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뿐이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

음 

감축기제 - 교토의정서 기한이 완료된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하나의 트

랙을 실시해야 함 

-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도 두 개의 트

랙을 유지해야 함 

감축기준 - 배출총량 기준 

- 2020년을 모든 국가의 탄소배출 피크

년으로 설정 

- 배출강도 기준 

- 온실가스 배출 피크년 설정 거부 

감축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총량 2005년 

대비 17% 감축 

- 2020년까지 단위 GDP 당 CO2 배

출량 2005년 대비 40-45% 감축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 재정지원 소극적 

- 기술이전의 완전한 비즈니스화 추진 

- 미국 등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

정지원 강조(GDP의 0.5-1%) 

- 우대 및 무상 기술이전  

탄소관련세 -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미이행 국

가에 탄소세 부과 

- 탄소세 징수는 WTO 기본규정 위배

로 강력한 반대의사 

 
이처럼 미중 간에는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

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중 양국은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많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간 대화의 핵심 의제중 하

나로 이미 ‘기후변화’를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미중 양국 지도자들은 기후문제의 시급성을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합의 없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와 같은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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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화의 틀과 2008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미중 에너지환경협력 10개년 계획’ 등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기후협력을 에너지 영역과 
함께 양국관계의 전반적 진전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

한 대응측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인식의 공유와 함께 실질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제4세대 지도부의 ‘과학발전관’에 기초하여,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

지만 최근 들어 저탄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 및 에너지구조의 조정을 필요로 하며, 중국의 경우 국내 경제성

장방식의 전환, 자원절약형 사회 및 환경친화형 사회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목표와 긴밀히 결합

되어 당-국가의 중시를 받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에 따른 타격으로 인해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오바마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회복간에는 실제적으로 공동의 정책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따

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적 측면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문제로 보고 있다.24 이러한 미중 양국 지도

부의 기후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양국의 협력을 위한 국내정치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

었으며, 동시에 양자 및 다자간 기후협상에서 미중 상호간 인식의 공유를 확대시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5 하지만 미중 양국간 기후협력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연구협력이 확대되고 있을 뿐,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과거 의무감축에서 
회피하던 ‘거절의 동맹’에서 벗어나 ‘이행의 동맹’으로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G2 개념의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에 대한 미중간 입장분석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외에도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중 양국간 거버넌스(G2)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코펜하겐 회의 이후 미국

과 함께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G2로 성장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애초 G2의 개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던 2008년 7월 미국의 
경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의 프레

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소장이 ‘외교’(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Bergsten 2008).26 그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협상으로 세계경제를 함께 이끌어나

가는 G2 구도를 주장하였다. 미국의 전 대통령 국가안보고문을 지낸 브레진스키 또한 일본 요미우

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자관계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G2 관계를 확립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田一楓 2009). 물론 이러한 주장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 파트너’로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국제경제규범을 무시하기 시작한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규범에 
포섭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된다. 또한 제재 및 보복조치의 강화와 같은 중국과의 대결구도는 미

국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뛰어넘

은 G2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 코펜하겐 회의를 전후해서는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와 관련하여 G2의 개념과 주장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확실히 기후문제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G2의 개념과 주장은 협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 미중 양국간 G2 개념을 기후거버넌스로 확장하는 것은 
양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앞으로의 포스트 교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양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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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G2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입장 

 
우선 미국은 2009년 이후 G2 개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G2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7  과거 부시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미국 경제회복의 새로운 기회이자 글로벌 리더십 유지의 단초로 간주하여 국

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싱크탱크 그룹에 해당하는 두 연구기관

이 제시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미중간 협력 로드맵’에 기초하여,28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의 구축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문제를 주요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미

국은 특히 자국의 경제회복에 유리한 사업분야이자 중국측 수요가 큰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분야

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분야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협력의 유

용성이 떨어진다고 자체 평가하는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협력 틀과는 상이한, 그리고 심지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즉 미국이 주도하고 그 안에 중국이 포섭된 G2 개념의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결국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동반책임자이자 국제압력의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이자 최근까지도 세계 최대의 배출국으로서, 특히 2001
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후 국제여론의 강한 비판과 압력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는 통계수치가 최근 발표되면서 국제

적 압력은 동시에 중국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미중 양국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짊

어진다는 G2 개념은 미국과 발전단계나 수준이 다른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활용하여 국제여론의 압력을 분산 혹은 전가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을 유인하여 공동의 기후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기후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대한 

미국 국내정치의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주도적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원인에는 감축의

무를 짊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중국과 같은 주요 개도국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공평하지 못

하다는 변명을 제기해 왔다.29 이러한 점에서 G2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은 바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감축의무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의회에 대해 명분을 획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후의제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쇠퇴추세에 있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혹은 리더십을 

유지 또는 복원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 등으로 9·11 사건 이후 미국의 쇠퇴하던 리더십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특히 국제기후레짐에 
있어서도 ‘교토의정서’의 탈퇴와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이미 
상당히 큰 손상을 입은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이러한 부정적 국면을 타개하

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진행하였고, 특히 G2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을 통해 교토체제 이후 
국제기후담판에서 잃어버린 지도적 지위를 성공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넷째,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의도이다.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배출권 다툼은 일종의 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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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일 수 있다.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력, 국토면적, 인구규모,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도전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2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은 유엔과 같은 복잡하고도 비효율적으로 보

이는 다자간 담판방식을 대체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압력을 통해 한편으로는 에너지분야

와 연결된 실질적인 협력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전

국가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중국의 입장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G2 개념에 대해 소극적

이며,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G2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에 대해서 중국은 확연히 경계심리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정부나 학계차원에서 모두 G2 개념

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009년 5월 유럽연합

(EU) 지도자와의 회견에서 “세계가 G2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搜狐新聞> 2009/05/21).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 차관인 허야페이

(何亞非)는 “기후변화는 세계 각국이 서로 연합해서 대응해야 하며, 선진국인 미국과 개도국인 중국

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과 미국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新浪> 2009/12/13)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G2 개념과 
이 개념의 기후거버넌스로의 확산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로 인해 중국이 과도한 감축의무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G2 개념이란 실제적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중 양국에게 더욱 많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

를 기대하게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확실히 미국과 대등하거나 
미국을 뛰어넘는 상황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자원, 에너지 등 전체적인 대응능력 차원에서

는 미국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G2 개념이 자신에게 
기후거버넌스 측면에서 짊어질 수 없거나 짊어질 필요가 없는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강요할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G77+1'의 구도로 국제기후담판에 임해오던 중국으로서는 G2 개념으로 인해 개도국들의 

지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자국의 위상을 개도국으로 설정하

고 있으며, 그 동안 국제기후담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개도국 그룹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G2 개념은 중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기타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뿐 아니라, 
최근 새롭게 구축한 BASIC 그룹 또한 와해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중국

은 더 이상 국제기후담판에서 개도국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무

역, 인권, 빈곤감축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다른 개도국들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G2 개념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G2 개념

이 적용되면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원칙의 하나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차별화

'(differentiate)의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 미중 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공동의’(common)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만 가질 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논의되어야 
할 감축책임, 적응지원, 자금공여, 기술이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중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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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개도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양국간의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형성될 포스트 교토체

제의 새로운 구도로서 G2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중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이나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양국은 전 
세계 인류가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각기 22%, 24%를 배출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46%를 배

출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스트 교토체제의 출현은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교토체제로 가는 국제기후담판은 여전히 어렵고 요원해 보이지만, 유엔을 기

본 틀로 하고 G20, APEC, 주요 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MEF) 등과 같은 기존 논의

구도의 활용과, 무엇보다 미중 양국간의 경쟁과 협력을 견인차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

스의 출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Ⅴ. 결론 

 
기후문제는 21세기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서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국가나 지역을 뛰어넘어 지구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라는 공멸의 아젠다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기존 갈등과 대립의 현실주의적 정치구도를 뛰어

넘어 협력과 대화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요구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으

로는 기후변화라는 공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범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편익만 공유하려는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구속

력을 갖춘 국제적 합의가 필수적이다.30 더욱이 포스트 교토체제를 앞두고 향후 모든 국가의 지속

적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 미참여국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실행방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할 불분명한 편익을 전제로 단기간내에 감축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은 교토체제보다 더욱 어려우면서도 강화된 메커니즘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은 물론 많

은 국가들은 수출경쟁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방지 및 
완화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무역제재 등의 조치를 가하는 등 ‘녹색보호

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31  최근 온실가스 감축 분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소홀할 경우 무역제재에 따른 수출피해, 에너지 
효율화 지연 및 유망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대응능력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한 미국은 여

전히 포스트 교토체제의 감축의무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유럽연합과의 감축의무 이행에서도 협조

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거행된 더반회의(COP-17)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구도를 활용

하여 감축의무 압력을 우회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中國氣象局 2011). 
중국이 적극적인 기후변화협약의 비부속국으로서 미국과 유럽연합간에 균형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국제기후담판구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왜냐하

면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

기 위한 국제담판에서 자기 위상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오바마의 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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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녹색뉴딜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양적 감축목표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과 유럽

연합간 일정정도 입장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국에게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제기후담판구도의 발전추세를 볼 때 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영역에서 커다란 의견 일

치를 보았으며, 양자 모두 저탄소경제의 발전추세에 따라 국제경제정치질서의 전환과 재건을 공동

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비록 유럽연합과 미국으로부터의 감축압력이 여전히 존재

하지만, 중국이 국내적으로 적극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확보한 담판 우세는 단기적

으로는 소실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 이유는 우선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소는 불가피하게 미

국 정부의 국제담판에 간여하거나 심지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다수를 점하

고 있는 공화당과 그 지지세력은 여전히 미국 국내경제상황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무승인보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의회의 감축승인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중국에게 구체적인 
감축요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과 미국은 이미 정부측면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

된 책임’원칙에 일정한 인식공유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이전의 제2 감축의무이행기까지는 미국

이 중국측에 감축의무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32 즉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은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중국은 미래 국가발전계획에서 탄소배출강도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영역에서 국가정책의 실시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점차 저탄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 또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다. 넷째, 중국은 아직 국제법에 의해 감축국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신흥국가들과 연합

하여 여전히 역사적 배출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가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은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탄

소배출 감축을 위해 GDP 성장속도를 늦추게 되면 현대화라는 목표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실업률

의 증가 등 국내적 모순도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GDP 성장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에너지소비구조로 볼 때 국제사회의 감축압력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장과 공평간의 모순적 상황으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을 이루는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

임’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

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자발적 감축목표

를 설정하고 동시에 그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저탄소경제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이후의 감축의무에 대비하는 내부적 역량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국제기후담판이나 미국과의 기후협력의 의사일정 및 의제설정 등에서 보다 전면적이고 적

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감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

담판의 고지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으로서 날로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여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에 있어 과거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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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1)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와 일정 등을 정하

여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
ment Mechanism) 등과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
nism)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소위 ‘투 트렉’(Two Track)이란 교통의정서에서 설립된 특별 워킹그룹(AWG)이 부속서 I에 속

한 국가(선진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해 제2기의 감축의무에 대한 담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미국 
등 교토의정서 미가입국이 담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협약의 틀 내에서 2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장기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화를 가동한 것을 말한다. 

3) 그 목표는 2012년 이전 내지 더욱 먼 장기협력행동을 통해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협약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2009년 말 코펜하겐에서 예정된 기후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COP-15)에서 업무를 끝내기로 계획하였다.  
4) 2011년 12월에 채택된 더반플렛폼(Durban Platform)에서는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감축 공약기

간(2008-2012)이 2012년 말 만료됨에 따라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

국들은 2차 공약기간(2013-2017) 설정을 약속하였고, 2020년 이후부터는 중국, 인도 등 주요 개

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출범시킬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5
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및 중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2차 공약기간 설정에 불참하는 등 포스트 교토체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Establishment of 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2011). 
5) 3대 그룹이란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을 

포함하는 소위 ‘우산형 그룹’(Umbrella Group)과 유럽연합(EU), 그리고 G77+China의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6) 기후문제를 둘러싼 복잡하고 다층적인 갈등으로 교통의정서에 이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비판이 전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UNFCCC의 다

자적 틀 내에서 기후변화 담판은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UNFCCC를 기후변화 국제정치의 ‘지
구적 거버넌스의 기본 축’(axis of global process)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 지역기구, NGO, 여

러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UNFCCC 중심의 기후변화대응체제 형성노

력은 복합적인 지구적 정치과정의 중요 구성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신범식 2011, 131). 
7)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중국문제 전문가 리버탈(Kenneth G. Lieberthal)은 

코펜하겐 회의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회의의 진전에 있어 결코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수행하

지 못했다. 단지 지속적으로 개도국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게 하

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張斐斐 2009). 
8) 2009년 12월 코펜하겐회의에서 중국 주도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다른 주요 개발

도상국들과 함께 이루어낸 협상그룹으로, 이들 국가의 머리글자를 따서 'BASIC'이라 부른다.  
9) 이하의 내용은 원동욱 2011을 참조하였음. 
10)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는 실제 명칭은 ‘국가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배출감축공작 영도

소조’(國家應對气候變化及節能减排工作領導小組)로서, 2007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다. 이 영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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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산하에는 국가기후변화대응 영도소조 판공실과 국무원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축공작 
영도소조 판공실이 설치되었고, 전자는 기존의 국가기후변화대책협력소조 판공실이 개선·강화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 통합조정과 에너지절약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그리고 배출감

축 업무는 환경보호총국(현재의 환경보호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中國國務院 2007).  
11 ) 中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組織編制(2007) 참조. 중국정부는 이 목표를 전면적으로 달성하게 

된다면 기존과 비교해서 전체 ‘11차 5개년 계획’기간 탄소배출총량이 15억 톤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공식문건에 따르면,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가 원

래 목표치에서 다소 떨어진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中國國務院 2011). 
12) 과거 중국정부의 공무원 평가제도는 경제성장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경

제성장이 최대 관심사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 
외에도 관련 인력 및 자금의 부족, 기술적 낙후성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

으로 대처해왔다고 볼 수 있다. 
13) ‘중국위협론’의 기후버전인 ‘기후위협론’에 대해서는 馬建英(2009, 1-8) 참조. 
14) 물론 이 문건은 대체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

고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현재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선진국 내부의 갈등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경제적, 생태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개

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15) 이러한 중국의 공식발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GDP 단위 

기준의 경우 절대적인 CO2 배출량은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국은 1차 에

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15%로 증가시키고, 삼림면적을 2005년 대비 4,000
만 ha, 삼림축적량은 13억 ㎥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

는 ‘자발적’이라는 전제가 달려있긴 하지만,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감

축의무도 짊어질 수 없다”는 과거 중국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16) 이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차원을 넘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제한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

과 관리방안을 엄격히 시행하는 등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

련되었다. 또한 화력발전, 철강, 금속, 화공, 건축자재 업계에 대한 이산화황, 암모니아질소 배출 
제한 강화, 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한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

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였

다.  
17) 국제여론 및 국제정치의 압력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기후정책을 제정할 때 상대적으로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그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국가-성(省)-
시(市)-현(縣)-향(鄕)이라는 중국정치체제의 기본구도는 각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매우 큰 자율공

간이 제공되어 자기 관할지역의 매년 GDP 성장을 위해 기업가식 행동을 취하게 되며, 이를 통

해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어 왔다. 물론 최근 들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의 제고라는 항목이 각급 
지방정부 지도자의 평가요소로 포함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지방관원들은 여전히 GDP 성장

을 제일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Liberthal and Sandalow 2009, 33-35).  
18) 구체적 설문결과와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曾賢剛(2011) 참조. 
19) 중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에 1인당 GDP 5,450달러를 넘어섰고, 톈진, 상하이, 

베이징의 경우에는 각기 13,392달러, 12,784달러, 12,447달러에 달해 세계은행 기준으로 이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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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新華网> 2012).  
20) 1997-2003년 동안 미중간 교역에서 내포된 에너지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미

국은 중국으로부터의 ‘메이디 인 차이나’의 수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3~6% 감축 효과가 있

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의 7~14%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hui and R. Harriss 2006, 4063-4068; 馬建英 2009 재인용).  

21) 기후변화 국제정치에서 미중간 협력의 구조적 제약과 관련해서는 신범식(2011, 147-149) 참조, 
22) 중국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은 일종의 탄소밀도 방식

의 감축방안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현재 주도 전략은 탄소밀도 즉 단위 GDP당 배출삭감을 
통해 GDP의 증가속도가 둔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3) 2010년 4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한원커(韓文科)소장은 국가전산망의 
내부소식을 통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에서 2035년 사이에 피크년에 도달할 것이

라는 예측치를 발표하였다. 이 예측치는 2009년 12월 중국 과학기술부 완강(萬鋼)부장이 발표한 
2030-2040년의 예측치보다 10년이 빠른 셈이다(吉林经济信息网 2010).  

2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관련해서는 Johnson (2009), Roman and Carson (2009) 참조.  
25) 장하이빈(張海浜) 베이징대 교수는 2001년과 2007년을 상호 비교하여 미중 양국간 국제기후담

판에서의 인식공유와 불일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의제에서 양국간 의

견 불일치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인식의 공유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을 주장하고 있다(張海濱 
2007). 

26) 이러한 G2 개념의 등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27) 2009년 이후 미국 힐러리 국무장관, 펠로시 하원의장, 두 명의 화교출신 장관 등의 중국방문에

서 시작하여 제1차 미중간 전략경제대화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협력 강화 MOU’의 체결, 
그리고 코펜하겐 회의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잦은 
접촉과 대화노력은 바로 이러한 글로벌 기후거버넌스로서 G2에 대한 당시 미국의 적극적 희망

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그 구체적 내용은 The Asia Society and the Pew Center (2009) 참조. 
29) 2001년 미국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것은 사실상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자 변명이었다. 
30) 세계은행은 최근 기후변화 완화로 인한 이익이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협

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무임승차할 경우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31)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다자간 협력체계의 강화, 녹색보호주의의 대

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규제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희찬 외 (2009)  참조. 
32) 2011년 12월 더반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감축의무 거부와 관련해서 러시아, 일본, 캐

나다 등은 이들이 구속력 있는 감축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의 감

축의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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